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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

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

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

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

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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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ims to find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main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income, market income 

and family income in the elderly and propose polic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ini coefficients of each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are total income’s 0.4801, public income’s 0.4071, market income’s 0.6736 and family income’s 

0.1855.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serious in the total income, public income 

and market income areas. Second, after excepting for public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4864. after excepting for market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3609. 

And after excepting for family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5784. When market 

and public income are excepted from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alleviate. Therefore, market 

income and public income are the major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But, family 

income alleviate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In order to alleviating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we must try to increasing the market income. For example, government must to 

supply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of low-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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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과 목적

인구 고령화로 2026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빈곤

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경희(2011)외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 13.5%를 크게 

웃돌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전체가구 평균소

득 대비 노인 소득수준도 66.7%로 OECD 30개국중에

서 하위 2위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은 노인소

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와 부모부양

으로 인한 노후준비 부족,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으로 

매우 복합적이다[1].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제도로는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

금제도,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수준까지 

인하하기로 되어 있다. 공적제도 외에 가족 간의 사적

이전, 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한 시장소득 등이 주요한 

노인소득원이 되고 있다. 미흡한 공적소득보장체계를 

시장, 가족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2][3]. 그

러나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불안안 고용으로 괜찮은 

노인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가족소득

과 시장소득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적소

득보장제도의 약화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노인소득원 중에서 비중이 높은 시장소득은 경

제력 있는 노인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적소득

이 노인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할 경우 노인빈곤은 노인

소득불평등이라는 더 큰 사회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엄소영·이용재(2015)의 연구에 따르면 고

소득층 노인의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이 높고, 가족소득

은 저소득층이 높아서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이 오히려 

노인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 

공적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앞서 

공적소득 등 노인의 주요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계층에 소득과 자원을 재배분하여 자본주의가 초

래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4], 

국내 연구의 대부분도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 효

과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고 다수 연구가 보고하

고 있다[5]. 그러나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한 형태

로 변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화를 강화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노

인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가 오히려 노인 간 소득불

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Mashall(1963)과 

Titmuss(1976)도 사회보장제도가 특정계층과 계급에

게 유리한 분배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 구

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6][7]. 국내연구에서

도 공적제도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8][9].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을 해소

하지 못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

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노인소득원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보장의 강화와 소득

불평등 약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노후 소득보장의 불평등과 선행연구 분석

Esping-Andersen(1990)은 복지체제(Welfare regime)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복지제공이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결합과 의존을 통해서 배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하는데 노인 소득보장의 원천도 국가와 시장, 가족

을 주요 주체로 분류할 수 있다[3][10]. 최근 급속한 고

령화로 인하여 노인 소득보장의 핵심으로 노후소득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드는 것

이 요구되고 있어서,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모

델이 깊이 논의·시도되고 있다. World Bank(1994)는 시

장과 민영화를 강조하는 확정기여 적립방식연금을 제

안하고 있으며, ILO/ISSA는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

방식을 혼합한 4층 체계 또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

을 제안하고 있다[11].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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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사

실상 다층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제

도들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해

소하는 소득불평등 완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들

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계층에 소득과 자원을 재배분

하여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입장

을 견지해왔다[4][12]. 그 근거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가 노동자와 자본가 등 사회집단 또는 계급간의 이익의 

분배에 대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익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과 계급갈등의 완화기능을 유지

하는 쪽으로 제도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시

되고 있다[13][14]. 같은 관점에서 국내 연구의 대부분

도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 통해 불평등을 완

화하고 있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 주고 있다[5][15].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변화·발전되고 있으며, 때때로 사회 불

평등을 강화하는 불평등 구조로 설계되어 오히려 사회

계층간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화를 강화

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사회보

장제도가 근본취지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

이다.

시민권(Citizenship)을 개념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념화한 Mashall(1963)과 Titmuss(1976)도 사회보장

제도가 특정계층과 계급에게 유리한 분배정책을 구사

함으로써 오히려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6][7].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형태 

속에는 일반 대중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차별화 기제

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

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가

지 측면에 불과하며, 오히려 계급구조와 사회적 서열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실증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

구들은 소득계층을 포함한 직업·고용상태·직업·지역·

세대·성별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화 영역 내에 존재하

는 분절화된 구조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속출함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오히

려 사회계층화 효과를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한다[13][15]. 국내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에 

한정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불

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전통적인 연구결과와는 다른 연

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7][9][17].

이상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비롯

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볼 때, ‘사회보장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전통적인 선량한 입장에

서 변화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불평등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차별화 속성을 내부에 

보유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외에도 

시장소득과 가족소득의 불평등 구조에 영향도 분석이 

필요하다. 공적제도가 성숙한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

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이 늦어 노인소득의 대

부분을 시장소득과 가족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3]. 

즉,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소득보장제도, 가족 간의 사적

이전, 노인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의 영역에

서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형태로 유발되고 있으며 그 결

과인 전체 소득불평등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나라 노인소득구조를 미루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관련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증연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공

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

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

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 빈곤감소효과를 넘어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손병돈(2009)과 이

원진(2012)등 연구에서는 노인 총소득은 불평등이 지속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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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반면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

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한편, 노인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었

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서 미치는 불평등 개선효과는 적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모형
연구자료는 201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얻어

진 2차 자료로 노인생활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의거하

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1)에서 확인한 노인의 소득자료를 

엄소영·이용재(2015)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공적(국가)

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전체소득으로 분류하고 전체

소득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불평등의 변화를 관

찰함으로서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소득의 불평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분석모형[3][10]

1)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실태조사 표본 10,000여명 추출하여 16

개 시·도, 동부/읍·면부별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할당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2. 주요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노인 소득원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소득, 공

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되어

야 한다. 공적소득으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

역),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

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국가기초

생활보장급여 등 국가제도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포

함하였고 시장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

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개인들

의 시장활동에 의한 수입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족소

득은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이상의 공적소득, 시장

소득, 가족소득과 기타소득의 전체를 전체소득으로 분

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소득원이 노인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전체소득에 의거하

여 노인을 소득10분위로 구분하고 각각 노인 소득원이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

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

를 확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

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

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인구집단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산출을 

통하여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고소득 노인 혹은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소득에서 공적소

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전체소

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표 1. 노인소득원 구성
소득 내  용

공적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퇴직연
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가족소득 ·사적이전소득
전체소득 ·국가소득+시장소득+가족소득+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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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N 평균 t/F값

공적소득 남자 4282 522.144 29.14***여자 6169 187.752
시장소득 남자 4282 618.869 25.351***여자 6169 162.337
가족소득 남자 4282 183.61 -13.57***여자 6169 255.53
전체소득 남자 4282 1337.84 33.017***여자 6169 613.79

거주 지역 N 평균 t/F값
공적소득 동 7005 358.118 8.13***읍/면 3446 256.949
시장소득 동 7005 356.337 1.086읍/면 3446 335.262
가족소득 동 7005 229.95 2.109*읍/면 3446 218.16
전체소득 동 7005 954.49 5.548***읍/면 3446 820.93

　 취업여부 N 평균 t/F값
공적소득 예, 3299 260.229 -7.489***아니요 7152 354.526
시장소득 예, 3299 791.611 34.768***아니요 7152 145.404
가족소득 예, 3299 164.15 -16.192***아니요 7152 254.62
전체소득 예, 3299 1223.05 19.056***아니요 7152 766.25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1)

연령 N 평균 t/F값
사후검증
Scheffe

공적
소득

65-69 2804 400.08
26.942

***

1＞2
1＞3
1＞4
2＜1
2＞3

71-74 3158 329.794
75-79 2500 258.447

80세 이상 1989 293.933
합계 10451 324.759

시장
소득

65-69 2804 588.965

113.418
***

1＞2
1＞3
1＞4
2＜1
2＞3
2＞4

71-74 3158 366.201
75-79 2500 225.31

80세 이상 1989 140.905
합계 10451 349.388

Ⅳ. 연구결과

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구조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구조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표 2]와 같이 성별, 취업여부, 연령, 결혼상태, 

학력수준에 따라서 전체소득,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거

주 지역에 따라서도 시장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 공적

소득, 가족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 시장

소득, 전체소득은 남성노인이 크게 높은 반면 가족소득

은 여성노인이 많았다. 각종연금과 소득활동은 남성노

인이 많이 하는 반면 가족 간 사적이전은 주로 여성노

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

라서는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하여 공적소득, 시장소

득, 가족소득, 전체소득 모두 높아서 도시화가 높은 지

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공적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

업한 경우에 시장소득, 전체소득은 높은 반면에 공적소

득과 가족소득은 적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취업은 저

소득층 노인들의 생계형 취업이 많아서 전체소득의 대

부분을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충당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연금 등 공적지원만으로 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취업활동에 적극

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소득, 시

장소득, 전체소득은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연령이 높을

수록 많았다. 공적제도가 마련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저 

연령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

제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고 연령 노인

에게 가족 간 사적이전이 많았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

는 전체소득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사별이나 이혼한 경

우 보다 많았는데, 공적소득과 시장소득도 유배우자인 

경우에 대체로 많았다. 반면에 가족소득은 유배우자보

다는 사별, 별거한 노인이 많았다. 일반적인 결혼상태의 

노인이 공적제도에 많이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장에서 경제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사별이나 별거상태의 노인의 경우 자녀 등 가족지원소

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소득과 공적소득, 시장소득은 학

력수준이 높을수록 월등히 소득이 높은 반면에 가족소

득은 학력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

인들의 경우 공적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취

업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학

력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가족 간 사적이전에 의한 소

득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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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족
소득

65-69 2804 176.43

72.71
***

1＞2
1＞3
1＞4
2＜1
2＞3
2＞4

71-74 3158 210.96
75-79 2500 265.26

80세 이상 1989 270.75
합계 10451 226.06

전체
소득

65-69 2804 1182.51

87.529
***

1＞2
1＞3
1＞4
2＜1
2＞3
2＞4

71-74 3158 914.94
75-79 2500 755.13

80세 이상 1989 714.99
합계 10451 910.45

결혼상태 N 평균 t/F값 사후검증
Scheffe

공적
소득

미혼 40 596.8

14.379
***

미혼＞사별
유배우＞사별
사별＜미혼

유배우(기혼) 6476 359.293
사별(기혼) 3568 260.664
이혼(기혼) 277 297.841
별거(기혼) 87 350.103

기타 3 133.333
합계 10451 324.759

시장
소득

미혼 40 91.625

38.9
*** 유배우＞사별

유배우(기혼) 6476 445.821
사별(기혼) 3568 179.972
이혼(기혼) 277 316.072
별거(기혼) 87 328.782

기타 3 786.667
합계 10451 349.388

가족
소득

미혼 40 21.08

98.784
***

미혼＜유배우
미혼＜사별
미혼＜별거
유배우＜사별
유배우＜별거
사별＞미혼
사별＞유배우
사별＞이혼
별거＞미혼
별거＞유배우

유배우(기혼) 6476 187.91
사별(기혼) 3568 301.43
이혼(기혼) 277 144.69
별거(기혼) 87 326.32

기타 3 276.67
합계 10451 226.06

전체
소득

미혼 40 722.3

22.238
***

유배우＞사별
유배우＞이혼

　

유배우(기혼) 6476 1001.68
사별(기혼) 3568 756
이혼(기혼) 277 760.65
별거(기혼) 87 1005.54

기타 3 1233.33
합계 10451 910.45

학력 N 평균 t/F값 사후검증
Scheffe

공적
소득

무학(글자모름) 1088 193.898

427.258
***

　
무학＜중졸
무학＜고졸
무학＜대학졸

무학＜대학교이상
초졸＜중졸
초졸＜고졸
초졸＜대학졸

초졸＜대학교이상

무학(글자해독) 2381 191.668
초등학교 3468 223.895
중학교 1340 291.918
고등학교 1503 468.862

대학(4년미만) 108 1014.14
대학교이상 563 1323.04

합계 10451 324.759

시장
소득

무학(글자모름) 1088 123.987

82.308
***

무학＜초졸
무학＜중졸
무학＜고졸
무학＜대학졸

무학＜대학교이상
초졸＜중졸

무학(글자해독) 2381 180.638
초등학교 3468 305.709
중학교 1340 460.928

고등학교 1503 532.719
초졸＜고졸
초졸＜대학졸

대학(4년미만) 108 695.361
대학교이상 563 946.432

합계 10451 349.388

가족
소득

무학(글자모름) 1088 229.37

3.481
** 중학교＜무학

무학(글자해독) 2381 239.56
초등학교 3468 223.26
중학교 1340 206.57
고등학교 1503 217.86

대학(4년미만) 108 283.33
대학교이상 563 237.17

합계 10451 226.06

전체
소득

무학(글자모름) 1088 552.54

325.885
***

무학＜중졸
무학＜고졸
무학＜대학졸

무학＜대학교이상
초졸＜중졸
초졸＜고졸
초졸＜대학졸

초졸＜대학교이상

무학(글자해독) 2381 618.14
초등학교 3468 759.85
중학교 1340 975.79
고등학교 1503 1231.39

대학(4년미만) 108 2016
대학교이상 563 2541.57

합계 10451 910.45

2. 노인소득원별 불평등
[표 3]과 같이 전체소득으로 노인의 소득 10분위를 

구분하고 소득분포와 지니계수를 확인하였다. 전체소

득 지니계수는 0.4809로 나타났으며 공적소득 지니계수 

0.4701, 시장소득 지니계수 0.6735, 가족소득 지니계수 

0.1855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전체소득에 대한 불평

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적소득도 유

사한 불평등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소득은 

지니계수가 매우 커서 소득분위별 불평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소득은 소득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소득

집단별 불평등 정도는 전체소득, 공적소득, 시장소득의 

영역에서 모두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인전

체에 대한 절대적인 노인소득보장과 노인 간 상대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적소득보장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소득은 1분위가 111천원인 반

면, 10분위는 3,423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공적소득

도 1분위가 54천원인 반면 10분위는 1,35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소득도 1분위가 4.8천원인 반면 10

분위는 1,730천원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가족소득은 

1분위 52천원, 10분위 254천원으로 차이는 있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서 큰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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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인 소득분위별 소득과 지니계수
전체소득구간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전체소득

1
분위

평균 54.0983 4.8101 52.63 111.84
N 1048 1048 1048 1048

표준편차 51.74355 18.31245 39.998 45.286
2

분위
평균 92.8135 15.8639 120.02 229.14
N 1051 1051 1051 1051

표준편차 54.98351 40.83597 56.624 31.832
3

분위
평균 128.9293 39.1958 169.78 338.51
N 1047 1047 1047 1047

표준편차 88.72343 74.12925 93.916 30.320
4

분위
평균 173.6110 54.4618 207.28 437.70
N 1059 1059 1059 1059

표준편차 125.42603 95.53969 129.630 28.796
5

분위
평균 225.8574 78.0273 224.18 530.85
N 1024 1024 1024 1024

표준편차 164.57095 123.49789 158.392 28.536
6

분위
평균 238.5635 116.5024 283.81 639.91
N 1047 1047 1047 1047

표준편차 179.37938 161.80349 190.892 37.250
7

분위
평균 239.4154 215.5875 334.89 793.69
N 1040 1040 1040 1040

표준편차 202.61015 240.34573 242.281 55.781
8

분위
평균 277.2275 444.3279 330.87 1060.25
N 1046 1046 1046 1046

표준편차 260.23046 367.08942 316.386 102.515
9

분위
평균 445.1023 798.4761 293.16 1549.35
N 1046 1046 1046 1046

표준편차 479.15640 570.46682 403.169 202.131
10
분위

평균 1376.1965 1730.5523 245.72 3423.23
N 1043 1043 1043 1043

표준편차 1357.9317 2337.9063 484.177 2180.083

전체
평균 324.7594 349.3881 226.06 910.45
N 10451 10451 10451 10451

표준편차 599.88738 932.75398 268.791 1158.551
지니계수 0.4710 0.6735 0.1855 0.4809

아래 [그림 2]의 소득원별 분포를 보면 가족소득을 

제외하고 전체소득, 시장소득, 공적소득에 있어서 소득

분위가 높은 10분위에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 소득원별 소득분포

3.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노인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

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를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4809였으며, 공적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

는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소득불평

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거의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

계수보다 매우 커지는 가족소득의 경우 노인 간 소득불

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시장소득

의 경우 제외한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져서 시장소득이 

노인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4.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전체소득구간

전체
소득

전체소득-
공적소득

전체소득-
가족소득

전체소득-
시장소득

1
분위

평균 111.84 57.74 59.21 107.03 
표준편차 45.29 43.74 51.41 46.08 

2
분위

평균 229.14 136.33 109.12 213.28 
표준편차 31.83 58.41 55.97 48.80 

3
분위

평균 338.51 209.58 168.74 299.32 
표준편차 30.32 87.71 98.14 76.13 

4
분위

평균 437.70 264.09 230.42 383.24 
표준편차 28.80 125.17 131.77 97.24 

5
분위

평균 530.85 304.99 306.67 452.82 
표준편차 28.54 164.54 160.32 124.68 

6
분위

평균 639.91 401.35 356.10 523.41 
표준편차 37.25 183.30 189.51 163.23 

7
분위

평균 793.69 554.28 458.80 578.10 
표준편차 55.78 204.80 250.07 236.99 

8
분위

평균 1060.25 783.03 729.38 615.93 
표준편차 102.52 276.72 335.70 352.04 

9
분위

평균 1549.35 1104.25 1256.19 750.87 
표준편차 202.13 495.04 461.73 548.11 

10
분위

평균 3423.23 2047.04 3177.51 1692.68 
표준편차 2180.08 2371.54 2240.52 1420.27 

합계 평균 910.45 585.69 684.38 561.06 
표준편차 1158.55 966.51 1162.72 656.72 

지니계수 0.4809 0.4864 0.5784 0.3609

[그림 3]의 그래프를 통하여 전체소득에서 시장소득

을 제외한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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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시장소득을 제외한 경우에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적소득을 제외

한 경우는 전체소득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장소득은 노

인소득불평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가

족소득은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소득원 변화에 따른 분포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노인소득원을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

족소득으로 분류하여 노인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소득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소득원별 현황

을 파악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시장소득·전

체소득은 남성이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여성노인이 많

아서 남성들이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소득활동

도 많이 하는 반면 가족지원은 여성노인이 많이 받고 

있었다. 노인가구도 여전히 남성중심의 소득활동이 수

행되고 있어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경제적으로 의

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이 

읍면에 비해 모든 소득원이 높아서 도시지역 노인일수

록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도 많이 받고 있었다. 노인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노인이 시장소득·전체소득은 높은 반면

에 공적소득·가족소득은 적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이 총소득도 높은 반면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공적제도의 혜택과 가족지원을 많이 받고 있

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저 연령 노인들이 공적소득·시

장소득·전체소득이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낮아서 저 연

령 노인들이 공적혜택이 많았으며 경제활동도 많이 하

고 있지만 가족지원은 적게 받고 있었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전체소득·시장소득·공적소득은 유배우자인 

노인이 사별·이혼한 노인보다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유배우자 노인보다는 사별·별거한 노인이 많아서 배우

자가 있는 노인이 공적제도에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경

제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사별·별거한 노인

은 가족지원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소득·공적소득·시장소득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큰 차이가 없었다. 고

소득 노인들이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구조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세

대 이전에 높은 수입을 얻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노인

이 된 이후에도 높은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을 통하여 윤

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소득계층별 개별 소득원의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소득 10분위를 구분하고 개별 소득원의 지

니계수를 산정하였다. 전체소득 지니계수는 0.4809, 공

적소득 지니계수는 0.4701,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6735, 가족소득 지니계수는 0.1855로 나타나서 노인 

전체소득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시장소득은 지니계수가 가장 높아서 소득계층별 불

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제도에 의한 

공적소득지원도 지니계수가 높아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족소득은 지니계수가 작아

서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소득계층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 전체소득, 

공적소득, 가족소득의 순이다. 특히 공적소득 조차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끝으로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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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

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각각 산출하

였다. 산출결과 공적소득 제외 지니계수 0.4864, 가족소

득 제외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 제외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 지니계수에 비해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니계수가 약간 증가한 공적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매

우 적었다.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는 크게 낮아져

서 시장소득이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

우 커지는 가족소득의 경우 노인소득불평등 완화효과

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불평등을 완화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인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괜찮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일자리 정책

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고소득층 노인들만이 괜찮을 일자리를 지속

하는 현재의 노인 경제활동 형태를 저소득층 노인들도 

적정 시장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들의 금융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도 예컨대 노인들에 대한 금융교

육을 통해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시장수입을 얻

을 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등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불평등 

초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이 국

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

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재

분배 기능이 강한 조세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령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공

적소득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노인소

득의 불평등을 소득원 구분에 의거하여 수행한 측면에

서 의의가 있지만 노인소득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에 대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노인소득원에 대한 합의를 위한 후

속연구와 함께 이에 의거한 시계열적인 연구를 지속함

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소득의 불평등 양상을 지속적으

로 관찰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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